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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대책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찰대응권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상 규정된 현장출

입･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모두, 위반 시 형사적 처벌규정이 없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

만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의 직접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 법제도 개선방향 및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경찰의 

대응절차･권한･법적 근거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긴급출입 관련, 영국에서는 우리의 구체적 위험보다 (출입시) 요구되는 

개연성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대응되는 

영국경찰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의 경우 위반 시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써, 체포 시 24시간 내 판사로부터 “가정폭력 보호명

령”(DVPO) 심리를 받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판사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대 5000

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가정폭력 대응정책 관련, 

영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다소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경찰개입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판사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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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율되고 있다. 위험방지적 성격1), 다시 말해서 

경찰법적 성격인 강한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은 1998년 최초 시행되는

데, 은밀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가정 내에서의 일탈행위, 즉 가정폭력 문

제가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금 현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위험방지 개입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

로 언론에서는 가정폭력범죄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상세한 대응 지침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 역시 강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 

물론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다시 말해서 경찰

의 개입권한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효과적

인 경찰개입이 잘 이루어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법제 상 긴급임시조

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 및 정책 등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찰대응권한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3) 결국 제도적 권한만 주고 이러한 권한의 실효성이 

1)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에서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예방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경찰” 개념과 위험이 현실화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킬 때 이러한 범죄행위를 

진압하는 “사법경찰” 개념이 이론적･실무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 법적으로 볼 때, 행정경찰은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법 규정의 

예로 설명하자면, 같은 출입규정이라 하더라도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규정은 경찰법인 경찰

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수색(이에 따른 출입)은 형사소송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다(박병욱･황문규,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2012, 201면).

2) 연합뉴스, 가정폭력 경찰 대응지침 마련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

00000000AKR20171207140800005.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8년 1월 11일; 여성신문, 

가정폭력 가해자 침입 신고에 경찰은 무대응… “경찰 전면쇄신 필요”, http://www.womennews.co.kr

/news/128463, 검색일자: 2018년 1월 11일.

3)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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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권한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할 뿐이고, 그 결과 가정폭

력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 등 보통법(불문법)계(Common Law) 국가에서는 행정경

찰･사법경찰 개념이 이론적･실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4) 특히 영국에서는 가

정폭력 사건 처리 시 지역경찰의 대응권한이 기본적으로 “1984년 경찰 및 형사법증

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이하 “PACE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통

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위 PACE법 제17조 상에서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고, 또한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영장 없

는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가 위 

기소가능범죄에 해당된다면, 가해자 “체포” 목적의 형사법적인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기소가능범죄 성립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경찰법적인 실효성 있는 강제적 출입 역시 가능한 

것이다.5)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과 같은 “응급조치” 내지 “긴급임시조치” 권한은 영국 “2010년 범죄와 안전

법”(Crime and Security Act 2010)상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와 유사한 내용이나, 우리와 달리 위반 시 실제적인 강제

력 부과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6) 여기서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대응 

절차나 권한 등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7), 이러한 연구 중에서 (가

울: 형사정책연구원, 2014, 31면. 

4)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상 경찰의 정지수색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 24면.

5) 대륙법적 시각에서 볼 때 (굳이 분류한다면 개념적으로) 전자는 사법경찰작용, 후자는 행정경찰작용

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다만 영국 법률상에는 양 작용의 개념 구분 없이 PACE법으로 단일 입법

화되어 있다.

6) 설명되겠지만, 우리의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를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나, 영국의 경우 DVPN 위반 시 24시간 체포가 가능하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7)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0, 141-148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미국, 영국, 호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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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범죄 대응 관련) 위 PACE 법상의 출입권한 그리고 2010년 범죄와 안전법상 

인정되는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

지”(DVPN) 및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등에 대하여 법률적/실무적으로 심층 분석한 

논문은 아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외국법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 법제의 방향성 및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

함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

법/제도 연구의 관점에서 가정폭력범죄 관련 영국경찰의 대응권한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정폭력 법제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경찰의 대응권한에 어떠한 실효성 문제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 및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PACE법 위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관련 영국경찰의 강제적 출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2010년 범죄와 안전법에서 인정되고 있

는 영국경찰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

치에 해당) 및 (경찰의 직접적 신청이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등을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법제 및 경찰

대응권한과 서로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권한 한계 분석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과 관

련된 가정폭력 대응절차는 크게 ① 현장출입, ② 응급조치, ③ 긴급임시조치, ④ 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37-52면; 장승수,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에 따른 한국경찰

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14, 3-33면; 김상운, 외국경찰의 가정

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2014, 76-79면;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

영,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4, 

249-260면; 김병화･박윤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4권 4호, 2015, 53-56면; 정세종, 배우자 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응 모델에 관한 소고, 한국공안행정

학회보, 제25권 제2호, 2016, 226-230면.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9

시조치의 신청,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경찰개입권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법조항 및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 각 단계에서의 경찰개입의 한계 내지 법적인 문제

점이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8)

첫 번째 “현장출입” 규정 관련,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 4조에서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내지 조사목적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조사는 행정조사 형식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동 규정에 근거한 직접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능하다.9) 물론 가

정폭력방지법상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행

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이는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장조사 거

부 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므로) 현행범 체포 및 이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 수색

(수색에 수반되는 강제출입)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 위험10)”(konkrete Gefahr)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규정에 의거 강제출입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응급조치” 관련,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

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

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동법 제8조상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총 네 가지의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경찰관에 대한 의

무부과 조항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적인 처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응급조치 방해 행위 자체가 다른 형법상의 범죄구성요

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11) 

8)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비교법/제도적 고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의 가정폭력 법제 관련 문제점 분석은 법조항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괄 

요약하는 정도로 끝내고자 한다.

9)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56면;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54면.

10) 개별사례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1)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200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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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긴급임시조치” 관련,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2는 위 응급조치에도 불

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

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총 세 가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나아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이행력 확보방안 관련, 가정폭력처벌법 제66

조의 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였

지만)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이러한 위반행

위가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현행범 체포 등과 같은 형사법적

인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12)

마지막 “임시조치의 신청”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판사의 임시조치13)를 위반한다

면 동법 제65조 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여

러 번 설명되었지만, 과태료는 간접적인 이행강제수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임

시조치 위반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이 불가하다. 다만 임시조치 위반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면;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0집, 2010, 

208-209면; 김병화･박윤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4호, 2015, 64면.

12)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 196면;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으로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 7면;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3, 36, 

41면;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4, 345-346면; 손재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의 법적 문제, 조선대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14, 30면;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2015, 104면.

13) 임시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51

동법 제29조의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라는 임시조치

를 법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8조의 제2항). 하지만 문제는 임시조치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유치장 등으로의 유치”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위반자에게 법상 아무런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다.14) 이러한 시간적 

공백15)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밖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자보호의 신속성은 반비례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16)

<표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권한 한계분석

구분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관련 선행연구 

현장출입

- 법적 근거는 있으나, 즉시강
제 조항 아님

- 출입거부 시 과태료 부과만 
가능
(단,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강
제출입은 가능)

규정 없음 이성용(2013), 김재민(2013)

응급조치 규정 없음
- 위반/거부 시, 위반자 형사처

벌조항 없음
- 과태료 규정도 없음

이호중(2008), 김운곤(2010), 
김병화･박윤규(2015)

긴급임시
조치

규정 없음
- 위반 /거부 시, 위반자에 대하

여 과태료 처분만 가능 & 강
제력 행사 불가 

성홍재(2011a), 성홍재
(2011b), 이영돈(2013), 김은경 

외(2014), 손재영(2014), 
김영일(2015)

임시
조치의
 신청

규정 없음

- 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 과태
료 처분만 가능 & 강제력 행
사 불가

- 법원의 결정으로 다른 임시조
치로 변경 가능 & 다만 그 기
간 동안 위반자에 대한 강제
력 행사 불가

김은경(2002), 김재민(2013), 
김상운(2014)

14) 김은경,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연구, 10권 제1호, 피해자학연

구, 2002, 93-94면;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55면; 김상운,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4

호, 2014, 7면.

15) 실무상 최소 48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16)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 전주 덕진경찰서의 실제 사례이다. 제2호 임시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2015년 7월 21일 11:40분경 임시조치를 위반하게 된다. 동 덕진경찰서에서는 곧바로 

임시조치 5호(전주교도소 유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게 된다. 문제는 판사의 제5호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경찰의 집행이 무려 50시간이 지난 후인 2015년 7월 23일 15:30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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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각 단계에서의 경찰개입권한의 실효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앞에서 강조되었

지만, 이러한 법적인 개선대책 제시에 있어서 선진국의 법률 및 이행사례를 살펴보

는 이른바, 비교법/제도적 연구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있어서 영국경찰의 개입절차 내지 단계, 그리고 각 단계

에서의 대응권한 등을 법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영국경찰의 대응권한 

우리의 경찰교육원과 유사한 “College of Policing”에서 가정폭력 관련, 경찰의 

법집행 절차와 권한 등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7) 또한 College 

of Policing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National Police Improvement Agency”에서 

“2008년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수사지침서”(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를 발간한 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경찰의 “가

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에 관한 지침서

를 발간하고 있다.18)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 홈페이지 및 지침서 내용 중심으로, 영국 

지역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개입권한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경찰의 사건대응 진행절차는 ① 영장 없는 강제출입(우리의 “현장출입”에 해

당), ② 보호조치(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해당), ③ 임시조치의 신

청, 총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로 영국경찰의 (가정폭력 

발생 시) 개입권한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먼저 영국 지역경찰에게

는 가정폭력사건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작위의무”(Duty of Positive Action)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7) College of Policing, “Domestic abuse index”, https://www.app.college.police.uk/domestic-abuse

-index/, 검색일자: 2018년 1월 15일.

18) Home Office, DVPO Guidance, London: Home Off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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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작위의무(Duty of Positive Action) 

영국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 따르면, 영국의 지역경찰에게

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행위를 “반드시” 취해야 하

는, 소위 “적극적인 작위의무”(Positive Obligations)가 부여되어 있다.19) 따라서 체

포를 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가 우선되며, (이러한 체포는) 원

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된다.20) 참고로, 체포관련 

이러한 영국경찰의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체포우선주의” 

모델이나 원리로도 알려져 있다.21) 

다만 체포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기

록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체포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당해 경찰관은 1998년 인권법 및 관련 형법상 직무태만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나

아가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체포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절

차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상의 모든 조치에

는 비례(Proportionate)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영장 없는 강제출입 

NPIA의 “2008년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수사지침서”(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시 동의가 없어도 강제적인 출입이 가능

한 상황을 (각각의 법적 근거와 함께) 총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22) 이중 두 가지

19)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 UK: 

NPIA, 2008, p. 26.

20)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 UK: 

NPIA, 2008, p. 34.

21) 국민일보, “[가족 안의 괴물] 英, 피해자 보호 중점 즉각 격리조치… 美, 가해자 처벌 강화 강력범죄 

인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7555&code=11132400&cp=nv, 검색

일자: 2018년 1월 16일;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

안,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0,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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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CE법”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권한은 “기타 법”으로 인정되는 권

한이라고 할 수 있다.

가. PACE법23)상의 권한 

먼저 PACE법 상 인정되는 강제적 출입권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첫 번째

가 “PACE법 제17조 제1항 b호”인데,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기소가능범

죄24)”(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도 강제적인 출입이 가

22)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 UK: 

NPIA, 2008, p. 27. 물론 동의가 있는 경우 당연 영장 없는 출입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PACE법 제17조는 체포 등을 목적으로 경찰관이 강제 출입할 수 있는 법 규정(Entry for purpose 

of arrest, etc.)을 마련하고 있다.

23) PACE법은 법집행 과정에서 과거 불명료했던, 다시 말해서 판례와 법관의 규칙에 의하여만 인정되

어 왔던 경찰의 법집행 권한 등을 명확히 성문 입법화했다는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전술했듯이 

형사소송법적 성격이 강한 것은 분명하나, 불심검문 등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경찰법적 요소도 통합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PACE법 제정목적, “본 법은 경찰의 권한과 임무, 경찰체포상태에 

있는 사람, 형사증거, 경찰관에 대한 징계 (이하 중략) 등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4) 영국은 범죄를 크게 3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물관할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이다.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 Court Act 1980) 제32조에 

의하여, 치안판사는 6개월 이내의 자유형 또는 5000파운드 이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형이 그 이하인 경죄의 경우(주로 교통법규위반사범, 피해액 5000파운드 미만의 재물손괴 등), 

정식기소 없이 약식재판으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경죄를 약식기소범죄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선택가능

범죄”(Either-Way Offence)인바, 피의자의 선택과 치안판사의 허가로 치안판사법원 또는 형사법원 

양쪽에서 모두 재판이 가능한 범죄이다. 선택가능범죄는 원칙적으로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나, 

당사자가 배심을 청구하거나 치안판사가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사건을 회부 결정한다. 세 번째가 

“정식기소범죄”(Indictable-Only Offence)인데, 이는 살인･강도･강간 등과 같은 중대범죄로서 재판

장과 배심원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해야 하는 범죄이고 오로지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만 다루질 

수 있다. 이러한 “정식기소범죄”와 “선택가능범죄”를 합쳐서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라

고 부른다(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2011, 

329면; 신현기･김학경,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15, 260-261면; CPS(Crown Prosection 

Service), “Sending Indictable Only Cases to the Crown Court and Committal Proceedings”, 

http://www.cps.gov.uk/legal/s_to_u/sending_indictable_only_cases_to_the_crown_court/, 검색일

자: 2018년 1월 5일). 따라서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소가능범죄에 대해서는 

PACE법에 근거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므로, 우리의 법체계와 비교하면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55

능하다. 만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가 기소가능범죄로 인정된다면, (형사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색영장 없는 강제출입이 허용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 4조 상의 “현장출입”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로 설명될,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이다. 동 조항에 의거, 현장경찰관

(Constable: 우리의 순경 계급에 해당)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

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해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영

장 없는 출입이 가능한데, 이는 우리의 법제로 설명하자면 경찰법적인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목적”의 정도와 관련하여, 영국 판례는 “안전25)에 

대한 걱정”(Concern for Welfare alone)만으로는 PACE법 제17조 제항 e조 상의 강

제력 있는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사람에게 중대한 손상을 미치는 무엇인

가가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Fear)이 있는 정도일 때 위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26) 이러한 PACE법 제17조 1항 e호가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강제적인 출입을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적 근거이며27), 특히 

구체적 위험(konkrete Gefahr)을 요구하는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면, 그 적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나. 기타 법상의 권한 

PACE법 이외에도, 불문법이나 기타 법상에서 영장 없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영국경찰관(Constable)

은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25) Welfare를 여기서는 “안전”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26) 영어원문은 “Concern for welfare alone has been held to be insufficient to justify entry under 

section 17(e) of PACE. The purpose of ‘saving life or limb’ in that provision has been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re should be a ‘fear that something has happened or may happen which 
would involve serious injury to a person”이다(College of Policing, “Major investigation and 

public protection: First response”,https://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

and-public-protection/domestic-abuse/first-response/#powers-of-entry, 검색일자: 2017년 12월 29일).

27) Tees Child Protection, “Home Office circular 017/2008”, http://safeguarding.publishpath.com/the

-duties-and-powers-of-the-police, 검색일자: 201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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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 상 공공의 평화에 대한 침해

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을 끼쳤거나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 자연적 경과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유발할만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인정

되는 개념이다.28) 이러한 공공의 평화침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통법상 하에서 체포와 강제적인 출입이 가능하다.29) 

두 번째로, 각종 법원의 민사적 명령(Civil Order) 위반 시 체포 및 체포를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33조에는 “점유명

령”(Occupation Order), 그리고 제42조에는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이라는 “금지명령30)”(Injunction)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점유명령”(Occupation 

Order)은 “누가 집을 점유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며, 보

통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쫓아내는 형식으로 귀결된다. 다만 점유명령은 민사명령

(Civil Order)이고, 점유명령 위반행위는 형사범죄(Criminal Offence)가 아니라 “민

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반 시 체포

한다”라는 부관이 붙어 있다면31), 위반 시 체포가 가능하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출입은 (이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 상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출입규정

이나 또는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인정되는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출입권을 활용해야만 한다.33) 

위 점유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

28) 성문법인 PACE법 제정 이전에는 가정폭력 상황 발생 시 이러한 보통법상의 권한을 근거로 강제적

인 출입이 가능하였다. 현재는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실무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성문

법인 PACE법의 근거를 많이 활용한다.

29) 국제법인권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서울: 국제법

인권연구회, 2014, 211면; 아울러 공공평화의 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brief, “Breach of the Peace”, http://www.inbrief.co.uk/offences/breach-of-the-peace/, 검색일

자: 2017년 12월 20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통칭한다.

31) 거의 대부분 체포부관이 붙는다.

32)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Abuse, UK: 

NPIA, 2008, p. 27. 

33) 다시 말해서, 형사법적 강제출입 규정인 PACE법 제17조 제1항 b호에 근거한 영장 없는 출입은 

불가하다.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57

진다.34)

법원의 또 다른 민사명령인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은 문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중지시키는 명령이다.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제42A조에 의

거, 1996년 가족법 제42조상의 괴롭힘 금지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2007년

부터는 위반행위 자체가 (더 이상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가 아닌) 최대 5년의 징역형

이 가능한 “형사범죄”(Criminal Offence)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괴롭힘 

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점유명령 위반 시와 달리) 이는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에 해당하므로, PACE법에 근거한 체포가 가능하고, 나아가 동법 제17조 

제1항 b호에 근거한 기소가능범죄자 체포를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

3. 보호조치(DVPN)35)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대응에 있어서 영국경찰이 취할 수 있는 각종 (우리의 응

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보호조치”는 PACE법이 아니라, 2010년 범죄

와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 2010)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 동법 제24조에 규

정된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 이하 

DVPN)라는 제도이며36), 동 제도는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상에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관한 정의가 없으

며 문자 그대로 가정 내에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34) Family Law Decisions, “Occupation Order”, https://www.familylawdecisions.co.uk/useful-information

/occupation-order, 검색일자: 2017년 12월 19일.

35) 우리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합쳐 놓은 것과 유사하다. 다만 “보호조치”라고 번역한 것은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 등 경찰 조치에 “Protec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

에 원문에 충실하고자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나 그 

모태가 되는 독일의 보호조치(Gewashrsam)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36)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경찰의 “보호조치”로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46조 

제1항에서 경찰의 “보호조치 권한”(Protection Power)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Serious Harm)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Constable)은 동법 상 “보호조치 권한”을 발동하여 (법원의 결정 없이도) 당해 아동을 보호

시설이나 병원 등 적절한 장소(Suitable Accommodation) 인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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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정 내 아동학대도 가정폭력의 하위범주로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37)

DVPN 통지서의 발부 승인권한은 경정(Superintendent) 이상의 경찰관이 가지고 

있으며38), 다만 실무상 발부는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장경찰관(Constabl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법 제24조 제3항 B호에 따르면 가정폭력 조치를 발동함에 있

어서 (승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제24조 5항에 의거 반드시 “동의”(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DVPN 

발부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와 비슷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정이상의 경찰관은 18세 이상의 가해자가 폭력적이거나 위

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아울러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DVPN 발부를 승인할 수 있다. 실무적

으로는 현장경찰관의 DVPN 발부 판단근거를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DVPN 통지

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37) College of Policing, “Usi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s and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to make victims safer”, https://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

-and-public-protection/domestic-abuse/arrest-and-other-positive-approaches/domestic-violence-

protection-notices-and-domestic-violence-protection-orders/, 검색일자: 2017년 12월 30일. 

38) 승인권한이 있는 경정 이상의 경찰관을 법에서는 승인관(Authorising Officer)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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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경찰의 DVPN 통지서 양식39)

DVPN은 총 다섯 가지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0) 첫 번째 금지사항은 위에

서 언급된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의 내용인 일체의 괴롭힘 행

39) DVPN 통지서 양식은 “Home Office, DVPO Guidance, London: Home Office, 2016, pp. 33-37”

에 나와 있다. 

40) DVPN 통지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60 ∙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2018 ･봄)

위를 금지하는 것이다.41) 두 번째는 특정한 주소지에서 퇴거금지를 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으로 특정한 주소로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특정한 

주소지를 떠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주소지 지역에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거리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

하여 재량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이점은 DVPN의 다섯 가지 금지사

항에는 1996년 가족법상의 “점유명령” 및 “괴롭힘 금지명령”의 금지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경찰관은 경정이상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위 다섯 가지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만을 금지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다만 제24조 제6항

에 의거 첫 번째 금지사항인 괴롭힘 금지명령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DVPN이 발부되면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5조 및 27조에 의거, 경찰관

(Constable)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가정폭력 보호명령42)”(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이하 DVPO)을 신청해야 하는데, 발부 후 치

안판사의 심리가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43) 만일 DVPN을 위반

한 경우 동법 제25조 제1항 B호에 의거 영장 없는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다면 제26조 제1항 A호에 의거, 경찰유치상태에서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서 DVPO 심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DVPN 위반 자체는 (체포는 

법적으로 해야 하나)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위반행위자 체포 시 현장출입을 위

해서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 상의 (생명이나 신체

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출입규정이나 또는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인정되

는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의 강제출입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44) 

41) 상황을 판단하여, 특정 괴롭힘 행위 일부를 지정하여 한정할 수도 있다.

42)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법제의 임시조치와 성격이 유사하다.

43) 정세종,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

권 3호, 2015, 319면.

44) Home Office, DVPO Guidance, London: Home Office, 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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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조치(DVPO)45)의 신청

앞서 설명되었지만, DVPN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 DVPN이 발부된 후 위반행

위가 발생하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 치안판사에 의한 DVPO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DVPO는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8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언급된 DVPN의 다섯 가지 금지사항과 동일하다. 판

사의 DVPO를 위반하면 동법 제29조에 의거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며,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치안판사로부터 (DVPO 위반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루 

최대 50파운드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46) 다만, DVPO 위반행위는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s’ 

Courts Act 1980) 제63조에 의거, 형사적인 범죄(Criminal Offence)가 아니라 법원

에 대한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47) 

앞서 언급되었지만 DVPO 위반 자체 역시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체포 시 

현장출입을 위해서는 (기소가능범죄가 아니므로)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의 규

정이나 보통법상 허용되는 공공의 평화침해 예방/대응 시의 강제출입권한을 활용해

야 한다.48) 부가적으로, DVPO는 14-28일간의 단기간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보호처분과 같은 장기적인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 등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금지명령(Civil Order), 즉 앞서 설명된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제33

조에 따른 “점유명령”(Occupation Order), 그리고 제42조 상의 “괴롭힘 금지명

령”(Non-Molestation Order)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49) 앞서 설명되었지만 점

45) 유효기간이 단기간인 영국법원의 결정을 (우리의 상황과의 비교를 위하여) “임시조치”로 분류하였다. 

46) College of Policing, “Usi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s and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to make victims safer”, https://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

-and-public-protection/domestic-abuse/arrest-and-other-positive-approaches/domestic-violence-

protection-notices-and-domestic-violence-protection-orders/, 검색일자: 2017년 12월 30일. 

47)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의 형사사건 심리 및 재판은 치안판사법원(The Magistrates’ Court), 

형사법원(The Crown Court), 고등법원(The High Court),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대법원

(The Supreme Court) 순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라 하더라도 동 치안판사

법원법 57조에 의하여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48) Home Office, DVPO Guidance, London: Home Office, 2016, p. 18.

49) 순수한 민사적인 명령이므로, 지역경찰은 신청권한이 없다(NPIA, Guidance on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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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령 위반행위는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Civil Contempt of Court)에 지나지 아

니하므로, 체포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하다. 위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가능하다. 다만 전술되었듯이, 괴롭힘 금지명

령 위반행위는 이제 형사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발생 시 당연 체포가 

가능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표 2>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영국경찰의 대응권한

구분 PACE법 등  2010년 범죄와 안전법

현장출입

- 우리의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항 존재
(다만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정
도가 우리의 구체적 위험 개념 보다 상
대적으로 낮음)

보호조치
- DVPN 통지서 발부가능
- DVPN 위반 시 24시간 체포 가능 & 법원으로 인치

하여 DVPO 심리

임시조치의 
신청

- DVPO 위반 시 24시간 체포 가능 & 법원으로 인치
하여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
역 가할 수 있음

Ⅳ. 가정폭력 대응권한의 비교분석

1. 우리 법제의 특징 – 조치의 다양성 그러나 실효성 부족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우리 경찰의 개입단계는 크게 ① 현장

출입, ② 응급조치, ③ 긴급임시조치, ④ 임시조치의 신청,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

었다. 각 단계에서 경찰의 권한 등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는 경찰의 개

입권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현장출입 단계에서의 경찰권한을 살펴보면, 경찰법적인 관점에서 현장출입

(현장조사) 근거규정은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즉시강제, 다시 말해서 강제력을 부

Domestic Abuse, London: NPIA, 2008,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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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폭력방지법 

상 (현장출입 포함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를 과태료 사항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수색(출입 포함)도 당연 불가능하다.

두 번째, 가정폭력처벌법 상 경찰관의 네 가지 응급조치에 대하여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는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과태료 사항도 아니다. 특히 응급조치 중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경찰의 

“권한”이라고 보다는, 경찰에 대한 “의무부과”정도로 해석되어진다. 나아가 이러한 

응급조치는 일반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로도 일정부

분 가능한 행위라고 보인다. 

세 번째, 위 특별법상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세 가지 긴급임시조치 역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불

과하고, 따라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와 같은 즉각적인 형사적 강제조치가 불가하다. 

끝으로, 임시조치 위반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사항이므로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임시조치 위반 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에의 유치”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있지만,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결국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시간

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2. 영국 법제의 특징 – 조치의 상대적 단순 그러나 실효성 확보 

위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영국법제와 비교

가 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영국법제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영국경찰의 대응단계는 ① 영장 없는 강제출입, ② 보

호조치, ③ 임시조치의 신청, 총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구분하지 않고 현장경찰관의 판단으로 통합적인 조치

로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에 의해 DVPN(가정폭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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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치 통지)이 발부되면, 치안판사가 이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조치 연장을 위한 

결정과정으로서 통지 후 48시간 이내에 DVPO(가정폭력 보호명령; 우리의 임시조

치에 해당)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다만 DVPN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가

해자가 체포가 된 경우에는 판사의 DVPO 판단시점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

된다. 

우리 법제에서는 가정폭력 영역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만 규정되어 있어, 이들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경찰의 즉시적인 체포는 불가능

하다. 게다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법원의 구치소･유치장 유치라는 또 다른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점들과 비교하

여 보면, 영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행하는 DVPN 위반 시 바로 체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개입권한이 실효성이 확보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체포 후 24시간 이내 치안판사에 의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경찰체포에 대한 적법성 통제 역시 가능하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이외에도 영국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지는 권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첫 번째 가정폭력 대응 현장출입 관련, 영국경찰은 네 가지 근거에서 영장 없는 

강제출입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① PACE법 제17조 제1항 b호에 의거, 가정폭력행

위가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위 행위자를 체포하

기 위하여 영장 없는 출입이 허용된다. ②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에 의거, “피

해자에게 중대한 손상을 미치는 무엇인가가 발생했거나 발행했을 수도 있다”는 “두

려움”(Fear)이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면, 그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영장 없는 강제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위험”(konkrete 

Gefahr)보다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보통법 

하에서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인 현장출입이 가능하다. ④ 위반 시 체포부관이 붙은 민사명령의 

경우 위반 시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부관이 붙은 민사명령 위반 시 체포는 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체포를 위한 출입은 PACE법 제17조 제1항 e호 상의 규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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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통법 하에서 인정되는 “공공의 평화침해”(Breach of the Peace)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출입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괴롭힘 금지명령

의 경우 위반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PACE법 제17조 제1항 b호에 의한 출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영국의 지역경찰은 보호조치 단계(우리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와 

유사)에서 2010년 범죄와 안전법 제24조에 의거한 DVPN(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

을 발부할 수 있다. DVPN은 ① 괴롭힘 금지명령, ② 특정 주소지 퇴거금지, ③ 특

정 주소지 접근금지, ④ 특정 주소지 퇴거명령, ⑤ 주소지 위치지역 일정 거리 접근

금지, 총 다섯 가지 금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경찰의 DVPN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고, 체포된다면 경찰유치상태에서 24

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앞에서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DVPO 심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DVPN 위반 시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여 개입의 실효성도 있지

만, 이러한 체포 이후 치안판사의 심리가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체포의 적법성 여부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법원통제가 이루어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DVPN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 DVPN이 발부된 후 위반행위가 발

생하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 치안판사에 의한 DVPO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DVPO는 14-28일간의 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은 DVPN의 다섯 가지 금지사

항과 동일하다. 판사가 다섯 가지 금지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판사

의 DVPO에 위반하면 “민사적인 법원모욕행위”로 체포가 가능하며, 동 죄목으로 

최대 5000파운드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표 3>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영국과 우리 경찰의 대응권한 비교 

구 분 한 국 영 국

현장출입

강제력 없음
(가정폭력방지법상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강제출입은 가능 ) 

강제력 있음 
(피해자에게 중대한 손상을 미치는 무엇인가가 발
생했거나 발행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Fear) 이 
있는 정도: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정도가 

구체적 위험보다 낮음)

응급조치
위반 시 강제력 없음

(과태료 처분도 X) 
보호조치

강제력 있음 
 ☞ DVPN 위반 시 24시간 체포 가능 
& 법원으로의 인치하여 DVPO 심리

긴급임시

조치

위반 시 강제력 없음
(과태료 처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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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우리나라 경찰과 영국경찰의 대응단계(절차) 및 

각 단계에서의 권한 등을 서로 비교분석 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와 영국 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권한의 실효성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조치는 다양하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영국은 조치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나 법

집행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가 다소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으며, 다만 이에 대한 통제장

치로써 판사에 의한 사후적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우리 보다 좀 더 

유연한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더욱 더 효과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경찰권 행사가 가

능하도록, 관련 가정폭력 법제가 손질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비교법/제도적 연구는 여러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게다가 영국

제도(경찰)와의 법체계나 정치･문화적인이 차이 역시 상당하므로, 단순 비교는 분명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50) 특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영국은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의 분권적 전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치안책임자인 “지역치안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은 

지역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지역경찰의 감시 및 통제장치로서 지역경찰의 비리 등

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Independent Police 

50) 비교법/제도적 연구는 영국 포함 다양한 국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영국

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분석 시사점은 개혁의 한 방향성 정도를 제시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구 분 한 국 영 국

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위반 시 강제력 
없음
(과태료 처분만 가능)

- 법원의 결정으로 다른 임시조치로 변경 가능 
& 그 동안 강제력 행사할 수 없는 시간적 공
백 존재

- “경찰(Constable)”이 법원에 DVPO 청구
- DVPO　위반 시 강제력 있음 
 ☞ DVPO 위반 시 24시간 체포 가능 & 법원으로 

인치하여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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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s Commission51)) 그리고 독립적으로 지역경찰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립경찰감사관실”(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for England 

and Wales)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실효

성의 확보도 당연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경찰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각종 통제장치의 마련도 동일하게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51) 2018년 1월 8일자로 “Independent Office of Police Conduct”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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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n Police Power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in England and Wales

52)

Kim, Hak-kyong*

In Korea,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or Abuse is legally regulated by two 

main special act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 Victim Protection Act” and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unishment Act.” However, it is currently alleged 

that the use of police powers exercised under the two acts is not that effective in 

preventing and punishing domestic violence-related crimes. This is mainly because 

even if people infringe “Emergency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and 

“AD Hoc Measures” imposed by the police or a judge, the police still do not have 

the power to arrest and detain violators. They can only issue civil penalty notices. 

In stark contrast to Korean situations, the local police in England and Wales have 

specific legislative powers as follows: ① enter premises without warrant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when there exists a fear that something has happened or may 

happen which has or will involve serious injury to a person, ② the police can issue 

a DVPN (which is very similar to a combin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Ad Hoc Measures” in Korea), and violation of the DVPN’s provisions gives 

police a power of arrest, and finally ③ the breach of DVPO issued by a judge can 

also trigger a power of arres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basically 

attempt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s police powers in regard to 

domestic violence, noticeably to inform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eyword: Domestic Violence, British Police,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 Powers of Entry,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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